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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사용하여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위험지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사회보장, 직종을 바탕으로 고소득 내부자, 내부자, 불안정 노동자, 불안정 자영자, 사회보장 안정-외부자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집단 별로 복지태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불안정 노동자는 소득수준과 사회적 보호 수준이 낮고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는 집단으로서 고소득 내부자에 비해 실업자에 대한 보장과 연금지출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였다. 반면, 불안정 자영자는 내부자와 고소득 내부자에 비해 빈곤 지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지위와 복지태도간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복지태도의 형성은 소득계층보다는 노동시장의 위험지위에 기인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초록
          
        

        
          This study examined whether labor market risks are associated with welfare attitudes.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nd latent class analysis, five classes were derived: high-income insiders, insiders, precarious workers, precarious self-employed, and secured in social insurance outsiders. The members of the precarious work class experienced the highest level of risks based on their income, social insurance, occupation, and employment relationships, and are more likely to support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the unemployed and national pension expenditures than high-income insiders.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 individual risks in the labor market are associated with welfare attitudes. It suggests that, in the Korean labor market, risks, rather than income leve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welfare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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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복지국가는 시장(market)에 대한 대응이자 구성원이 경험할 수 있는 질병, 노령, 실직 등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재할당하는 체계이다. 복지국가가 재분배 기제로서 작동하는 데에는 정치적 과정이 필연적이다. 행위자들은 자원과 권력을 바탕으로 갈등과 연합의 전선을 형성하고 이러한 복지정치과정을 통해 복지국가는 발전된다(안상훈, 2020). 따라서 복지발전에 영향을 주는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는 소득계층이나 계급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서구의 경험과는 다르게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을 기반으로 복지태도를 형성하지 않으며, 복지확대는 찬성하지만 증세는 반대하는 모순이 발견된다(김영순, 여유진, 2011; 손병돈, 2018). 이러한 복지태도의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은 계급이나 소득계층이 개인이 경험하는 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 하는 한계에서 기인한다(홍경준, 김사현, 2018). 탈산업화와 노동시장 이중화로 인해 더 이상 직종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을 단일한 범주로 간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급과 소득계층은 고용관계에 따른 노동자들의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서재욱, 김윤태, 2014). 이 점에서 오히려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지위가 복지태도 형성에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다(김수완, 안상훈, 2013; 서재욱, 김윤태, 2014). 노동지위는 개인이 경험하는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동지위는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사회정책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업 위험이 높고 사회보장의 수준이 낮다.

      노동시장에서 불균형적으로 분배된 위험과 자원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복지국가에서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노동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사회적 보호를 보장받는 내부자와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외부자 간의 격차(고혜진, 2019; 권혁용, 2019; 백승호, 2014)가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 지점이다. 고용이 안정된 내부자와 불안정한 외부자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태도가 상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외부자들은 복지제도의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내부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복지를 활용하고 계층화와 이중화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Rueda, 2005).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노동시장에서의 분배 뿐 아니라, 복지국가의 재분배에서도 외부자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제적, 제도적 불평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이철승, 2017).

      본 연구에서는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외부자와 내부자의 노동시장 위험지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외부자와 내부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는 노동지위(Rueda, 2005; 권혁용, 2019; 정승국, 2021)에 초점을 두고 종사상 지위에 근거하여 복지태도를 살펴보았다(김윤태, 서재욱, 2018; 서재욱, 김윤태, 2014; 정윤태, 2018). 본 연구에서는 외부자를 보다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 기존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소득, 사회보장, 종사상 지위, 직종(고혜진, 2019; 백승호, 2014)의 지표를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으로 노동자집단을 구분한다.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노동시장 위험지위의 양상을 살펴보고 각각의 노동자 집단과 복지태도간의 관련성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한다. 또한, 사회정책이 다양화되고 개인의 이익이 분화됨에 따라 제도별로 복지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Fossati, 2018) 다양한 영역의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1) 복지태도
        복지태도는 “복지의식에 기반을 둔 행동성향”(김영순, 여유진, 2011)으로서 역사적으로 확고히 형성되는 가치관에 비해 유동적이며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변화된다(김윤태, 유승호, 이훈희, 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적 역동성에 따라 복지에 대한 태도가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상록, 이순아, 김형관, 2017)을 고려한다. 또한, 복지국가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서 복지태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행동성향에 초점을 두어 인식보다는 복지태도로 접근한다.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자기 이해에 기반한 설명,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치적 성향 등 가치지향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기 이해의 측면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지지하는 합리적 존재이며 자신이 속한 계급과 계층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계급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다. 노동계급의 투쟁과 정치적 동원이 복지국가를 형성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복지태도에서 직종에 따른 계급의 영향력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비계급성”을 지닌다(김영순, 여유진, 2011). 오히려 한국에서는 계급보다 소득수준의 계층변수가 더 설명력 있게 나타난다. 허수연, 김한성(2016)은 저소득층이 고소득 계층에 비해 불평등 개선과 분배, 복지증세를 지지하고 있음을 발견했고 김윤태, 유승호, 이훈희(2013)는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증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복지지위나 복지수급경험이 복지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수완, 안상훈, 2013; 김윤태, 서재욱, 2017; 남재욱, 신혜리, 2017). 김수완, 안상훈(2013)은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 연금수급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금지출확대를 지지하는 것을 밝혀냈다.

        복지태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연구는 성별이나 연령에 대하여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하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증세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윤태, 유승호, 이훈희, 2013)와 반대로 남성이 증세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연구도 있다(허수연, 김한성, 2016).

        복지태도는 자기 이해의 관점으로 복지태도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가치에 따라 복지태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적 성향도 복지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복지태도간의 미약한 관련성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역사와 복지정책의 급격한 변화에서 비롯한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 일 수 있다(이상록, 이순아, 김형관, 2017). 김영순, 여유진(2011)은 한국에서 복지태도의 비계급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정치적, 역사적 관점으로 설명한다. 반공주의와 권위주의 정부의 역사, 그리고 지역주의 정치에 기반한 정당 정치 등이 개인이 복지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현재까지 연구에서는 진보적 성향이 증세에 찬성(김윤태, 유승호, 이훈희, 2013; 허수연, 김한성, 2016)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성향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수층에 비해 중도, 진보층에서 복지태도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낮은데, 진보층에서 정부책임에 대한 지지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록, 이순아, 김형관, 2017).

        한국 사회에서 복지태도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서구와 달리 역동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록, 이순아, 김형관, 2017).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복지태도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다. 복지태도는 인구사회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고용지위, 거주지역, 소득계층, 공적소득이전과 정치이념 성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복지 이슈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복지태도의 변화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정치사회적 상황과 이슈”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이상록, 이순아, 김형관, 2017).

      

      
        2) 내부자-외부자 정치와 복지태도
        노동시장 이중화론(dualization)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안정적인 고용형태와 관대한 사회보장을 경험하는 1차 혹은 내부시장과 불안정한 고용을 경험하는 2차 혹은 외부 노동시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외부 시장에서 내부시장간의 상호간 이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제약되어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은 취약한 외부 노동시장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중된다(권혁용, 2019;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 Rueda, 2005).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차별적 대우는 이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사회 내 불평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화는 사회보장의 이중화로 이어질 수 있다(김연명, 2010; 이승윤, 백승호, 김윤영, 2019; Palier & Thelen, 2010). 기존 사회보장제도는 정규직 중심의 표준적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외부자 혹은 비정규성이 클수록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적용대상이 되지 않거나(김연명, 2010) 급여수급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이승윤, 백승호, 김윤영, 2019).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혜진, 2019; 백승호, 2014; 서정희, 박경하, 2015). 미국, 독일 등의 국가들 보다 이중화된 노동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신광영, 조돈문, 이성균, 2005), 연구에 따라 외부자의 규모를 43-50%로 추정하기도 한다(백승호, 2014).

        개인의 노동지위는 노동시장에서의 위험(risk)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이 직면하는 노동시장의 위험은 복지정책의 지지와 관련성을 갖는다(Iversen & Soskice, 2001; Marx, 2014; Moene & Wallerstein, 2001). 불평등 등의 거시경제적 상황은 개인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형관, 이상록, 2019). 예를 들어, 실업률이 높아져 노동시장이 악화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집단들은 상대적으로 실업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정부 개입이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경기 침체기에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도 친복지적으로 선회하기도 한다(Margalit, 2013).

        내부자와 외부자는 유형과 정도의 측면에서 상이한 노동시장 위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의 복지태도가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다. 이는 실증적으로도 입증되어 많은 연구에서 외부자들이 복지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김윤태, 서재욱, 2014; 김윤태, 서재욱, 2018; Häusermann, Picot, & Geering, 2012; Margalit, 2013; Moene & Wallerstein, 2001). 비정규직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보다 복지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김윤태, 서재욱, 2014) 실업의 위험이 높은 집단에서 실업 급여를 더욱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Rehm, Hacker, & Schlesinger, 2012). 홍경준과 김사현(2018)은 노동시장 이중화와 복지태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니지만, 소득지위와 분리된 위험지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고위험 집단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더 높은 지지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내부자와 외부자가 선호하는 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복지태도의 비일관성은 사회정책이 분화됨에 따라 외부자-사회복지찬성의 일원적 구도가 아니라 정책에 따라 집단별로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Fossati, 2018). 외부자는 안정적인 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험을 선호하는 내부자보다 공공부조와 아동수당 등의 급여에 대해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Häusermann & Schwander, 2012).

        지금까지 국내연구들은 외부자와 내부자를 고용지위나 직종(권혁용, 2019)으로 구분하여 단순화하였으나 외부자성은 복합적으로 결정되고 단계적, 연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수완, 안상훈, 2013). 내부자-외부자의 이중 구조가 아니라, 외부자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어 취약형, 안정형, 저숙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혜진, 2019). 이에 따라 외부자와 내부자간의 단순한 구분으로 복지태도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위험지위에 따른 복지태도의 상이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홍경준, 김사현(2018)의 연구는 노동대중의 균열을 위험지위를 상/중/하로 구분하였으나, 위험지위는 수준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자와 외부자들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시장 위험지위에 기반한 노동자 내부의 균열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기존 연구에 따라 내부자와 외부자가 선호하는 제도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며, 내부자간, 외부자간 선호도의 차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한다. 이에 따라 가설은 아래와 같다.

        
          	∙ 가설 1. 고용지위 불안정성이 강한 외부자일수록 실업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 가설 2. 소득과 관련된 위험이 큰 외부자는 빈곤에 대한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 가설 3. 내부자는 안정적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험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를 다차원적이며 체계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고용관계,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형태 등 노동지위와 관련된 각각의 변수에 따른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김윤태, 서재욱, 2014; 김윤태, 서재욱, 2018).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인 관계를 결합하여 총체적으로 집단을 접근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이중화와 불안정 노동자의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근로소득, 사회보장, 종사상 지위, 직종 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노동집단을 도출한다.

        노동시장 분절성과 복지태도를 임금노동자들만 국한하여 분석하는 것은 영세자영업자, 실망 실업자등 취약계층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김수완, 안상훈, 2013; 서재욱, 김윤태, 2014).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외부자, 특히 불안정 노동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자영업자, 실업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한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이 복지확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서구에 비해 작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한국 사회 복지태도의 형성과 복지국가 발전을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실업자, 비경활자, 자영업자들은 외부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약 25-30%에 수준(서정희, 박경하, 2015)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이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2018)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매년 수집하는 가구 및 가구원 개인에 대한 문항, 소득, 사회보장에 관한 설문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인식조사’를 부가조사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련한 정보와 함께 개인의 복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의 ‘복지인식조사’에 응답하고 종사상 지위, 직종, 사회보장, 소득수준등의 정보가 존재하며 근로연령층인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88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변수
        
          (1) 복지태도
          복지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1) 빈곤에 대한 태도, 2) 소득불평등에 대한 정부 책임, 3) 실업자 보장에 대한 태도 4) 항목별 복지지출에 대한 지지를 활용한다. 소득격차해소의 정부 책임성과 항목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는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되는 복지태도의 지표이다(김영순, 여유진, 2011; 서재욱, 김윤태, 2014; 이상록, 이순아, 김형관, 2017; 허수연, 김한성, 2016).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실업자 보장에 대한 태도를 추가하였다. 실업자 보장에 대한 항목은 국내 선행연구에서 잘 포함하지 않지만 해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Fossati, 2018; Margalit, 2013) 실업이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였다.

          빈곤에 대한 태도는 빈곤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기인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책임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질문은 빈곤의 원인이 ①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②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의 부족, ③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④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이다. 각 문항별로 ① 매우 중요함, ② 약간 중요함,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④ 전혀 중요하지 않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데 실제 분석에서는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4가지 영역에 대한 응답의 총합을 4로 나눈 평균을 사용하였다.

          정부 책임에 대한 문항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 책임이다’를 활용하였다. 실업자 보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문항은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이다. 정부책임에 대한 문항과 실업보장에 대한 문항은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한다, ③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④ 반대한다, ⑤ 매우 반대한다로 응답할 수 있으며 분석에서는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또한, 복지지출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증세 및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복지지출을 지지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찬성보다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복지는 확대되기 원하나 증세는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손병돈, 2016) 복지지출 증가를 지지하는 것은 명목상 복지 확대 지지와는 다른 차원일 수 있다. “각 영역별로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빈곤층 생활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등의 4개 범주에서 정부지출이 늘어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각 범주는 ① 훨씬 더 많이 지출, ② 좀 더 지출, ③ 현재 수준으로 지출, ④ 조금 덜 지출, ⑤ 훨씬 덜 지출로 응답하게 되어있어, 분석에서는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 빈곤의 원인, 소득불평등에 대한 정부 책임, 실업자 보장에 대한 태도 및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응답의 측정값은 합산하여 사용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하였다.

        

        
          (2) 노동시장 위험지위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동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노동시장 분절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소득, 사회보장, 종사상 지위, 직종을 활용하고 있다(고혜진, 2019; 백승호, 2014).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종사상 지위, 공적연금 가입형태, 직종, 소득수준을 이용하였다. 첫째, 종사상 지위는 ① 상용직, ② 임시일용직, ③ 고용주, ④ 자영업, ⑤ 실업, ⑥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였다. 많은 연구에서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왔으나, 노동시장의 위험을 임금노동자들만 국한하여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실업과 무급가족종사자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하거나 취약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며 고용주나 자영업의 경우 근로자와 다른 종류의 노동시장 위험을 경험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둘째, 직종은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uxembourg Income Study)의 방식을 준용하여 관리자, 전문직을 ① 고숙련, 기술자와 준전문직을 ② 중숙련, 노무, 단순 노동 등을 ③ 저숙련으로 구분하였다(https://www.lisdatacenter.org/data-access/variables). 셋째, 소득은 ① 중위소득의 30% 이하, ② 중위소득의 30-70%, ③ 중위소득의 70-100%, ④ 중위소득의 100-150%, ⑤ 중위소득의 150%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중위소득의 경우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의 중위 임금을 적용하고 자영업, 고용주, 실업,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비임금근로자의 중위 소득을 활용하였다. 비임금노동자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지표인 임금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지위의 이중화가 사회보장의 이중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노동지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사회보장에서의 보호도 중요한 항목이다(고혜진, 2019; 권혁용, 2019; 백승호, 2014). 본 연구는 사회보장지표는 공적연금의 가입 형태에 따라 측정하였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사회적 보호를 측정하는 데 적합할 수 있으나,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당연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가 어렵다.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대상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가입대상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사업주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모두 적용되는 공적연금을 기준으로 사회적 보호의 보장성을 측정한다. 공적연금의 가입, 연금수급, 연금미가입 혹은 비해당으로 구분하였다. 가입하였으나 응답 시점에서 납부예외나 미납인 경우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낮아지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미가입 혹은 비해당으로 분류하였다. 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수급하는 경우는 연금 가입으로 분류하였다. 연금수급자들을 따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연금수급의 원인이 본인의 가입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60세 이하의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본인의 가입에 의한 보장이지만 유족연금은 본인의 기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양자의 납부에 의한 보장이기 때문에 가입과는 구분되어야한다고 보았다.

        

        
          (3) 통제변수
          선행연구에서 복지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정치적 성향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 거주지역, 혼인여부, 정치이념을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 중등, 고등 및 2년제 대학, 대학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가구소득수준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균등화한 것을 로그변환하였다. 가구소득수준이 통제변수로 포함된 것은, 개인의 노동시장지위와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지위가 개인의 노동소득을 반영되지만, 가구소득과는 다르다. 기존 연구에서도 소득지위를 통제한 이후에도 위험지위의 영향력은 발견되었다(홍경준, 김사현, 2018). 소득수준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균등화한 것을 로그변환하였다. 거주지역은 복지패널 설문문항에 따라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으로 구분하였다. 혼인여부는 혼인상태인 경우와 이혼, 사별, 미혼인 경우로 측정하였다. 정치이념 변수는 복지인식조사의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형성하였다. ① 매우 진보적, ② 다소 진보적, ③ 중도, ④ 다소 보수적, ⑤ 매우 보수적’으로 표현되었으며, ① 또는 ②로 응답했으면 진보적, ③은 중도, ④ 다소 보수적 또는 ⑤ 매우 보수적으로 응답했으면 보수적으로 구분하였고, 중도 범주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은 다음 <표 1>에 정리되었다.

          
            <표 1>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종속
변수
              	빈곤의 원인-
사회적 구조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들이 우리사회의 빈곤 원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 합산하여 평균함)
　 ①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②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③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④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별로 중요하지 않음, 3=약간 중요함, 4=매우 중요함
            

            
              	정부책임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책임이다.
1=매우 반대, 반대, 2=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3=매우동의, 동의
            

            
              	실업자 보장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1=매우 반대, 반대, 2=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3=매우동의, 동의
            

            
              	정부지출
              	건강보험 및 보건
              	1=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2=현재 수준으로 지출
3=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
            

            
              	국민연금(기초연금)
            

            
              	빈곤층 생활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독립
변수
              	종사상지위
              	상용직
              	1=상용직, 0=기타
            

            
              	임시일용직
              	1=임시일용직, 0=기타
            

            
              	고용주
              	1=고용주, 0=기타
            

            
              	자영업
              	1=자영업, 0=기타
            

            
              	무급가족종사자
              	1=무급가족종사자, 0=기타
            

            
              	실업
              	1=실업, 0=기타
            

            
              	소득수준
              	중위소득 30% 이하
              	1=중위임금(소득)의 30% 이하, 0=기타
            

            
              	중위소득 30-70%
              	1=중위임금(소득)의 30-70%, 0=기타
            

            
              	중위소득 70-100%
              	1=중위임금(소득)의 70-100%, 0=기타
            

            
              	중위소득 100-150%
              	1=중위임금(소득)의 100-150%, 0=기타
            

            
              	중위소득 150%
              	1=중위임금(소득)의 150% 이상, 0=기타
            

            
              	숙련도
              	고숙련
              	1=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기타
            

            
              	중숙련
              	1=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0=기타
            

            
              	저숙련
              	1=농림어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0=기타
            

            
              	사회보장
              	공적연금 가입
              	1=공적연금 가입, 0=기타
            

            
              	미가입
              	1=공적연금 미가입, 납부예외, 비해당
0=기타
            

            
              	수급
              	1=공적연금 수급
0=기타
            

            
              	통제 
변수
              	정치성향
              	1=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2=중도, 3=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성별
              	1=남성, 2=여성
            

            
              	연령
              	연속변수
            

            
              	가구소득
              	균등화된 가구소득 로그변환
            

            
              	거주지
              	1=서울, 2=광역시, 3=시, 4=군, 5=도농복합군
            

            
              	교육수준
              	1=초등, 2=중등, 3=고등 및 전문대학, 4=대학이상
            

          

          

        

      

      
        3) 분석방법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한국사회 노동시장에서 내부자와 외부자를 가장 설명력 있는 계층의 수를 가진 최종모형을 선택한 후, 잠재계층유형, 즉 노동시장 위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복지태도를 예측하였다. 노동시장 외부자와 내부자를 유형화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mplus version 8을 이용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개별 잠재변수를 식별하여 잠재적인 하위그룹을 분류하는 기법으로, 변수 중심적 접근 방법이 아닌 대상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이다. 잠재계층분석에 의해 분류된 하나의 계층에 속한 개인은 다른 계층의 개인과 다른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다(Muthén & Muthén, 2000). 잠재계층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종사상지위, 소득수준, 숙련도, 사회보장가입이며 잠재 계층모형 통계를 위해 더미 변수화하여 0,1로 재코딩되었다.

        잠재계층분석은 K계층의 적합도와 K-1계층의 적합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최적의 잠재계층수는 정보 지수(Information Criterial)를 비교함으로 탐색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adj. BIC(the sample 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Entropy, LM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등을 사용할 수 있다(Muthen & Muthen, 2013). AIC, BIC, 그리고 adjusted BIC은 지수가 낮을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Entropy는 계층의 정확도를 계산하는 지수이며 1에 가까울 수록 정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MR은 k모형과 k-1모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p 값이 유의할 경우 k계층이 k-1계층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Muthén & Muthén, 2012; Collins & Lanza, 2009).

        각 계층의 모형 적합 지수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AIC와 BIC, Adj. BIC는 계층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Entropy 값은 전체적으로 0.9이상으로 나타났다. Entropy는 잠재계층의 실질적 유용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지수로서 .8이상이면 비교적 정확한 분류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김용회, 한창근, 2019; Muthén, 2004).

        
          <표 2> 
				
          

          
            잠재계층 수에 따른 모형 적합 지수
          
          

        

        
          
            
              	N=888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6계층
              	7계층
            

          
          
            	AIC
            	75298.529
            	71526.657
            	69108.191
            	67265.534
            	65713.237
            	64105.134
          

          
            	BIC
            	75529.813
            	71876.888
            	69577.368
            	67853.658
            	66420.307
            	64931.150
          

          
            	Adj. BIC
            	75418.594
            	71708.471
            	69351.752
            	67570.843
            	66080.294
            	64533.939
          

          
            	Entropy
            	0.987
            	0.993
            	0.986
            	0.992
            	0.993
            	0.987
          

          
            	LMR Test
(p-value)
            	10566.54(0)
            	3783.454(0)
            	2438.727(0)
            	1866.61(0)
            	1578.112(0)
            	1633.561(0)
          

          
            	Proportion (%)
          

          
            	Class 1
            	58
            	26
            	24
            	25
            	18
            	8
          

          
            	Class 2
            	42
            	42
            	32
            	19
            	17
            	14
          

          
            	Class 3
            	
            	32
            	25
            	18
            	19
            	13
          

          
            	Class 4
            	
            	
            	19
            	24
            	15
            	16
          

          
            	Class 5
            	
            	
            	
            	14
            	14
            	14
          

          
            	Class 6
            	
            	
            	
            	
            	18
            	24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5개의 잠재계층으로 확정하였다. 정보지수 감소 폭을 고려할 때 4계층 혹은 5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모형적합지수와 Entropy 값, 잠재계층분포, 해석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5계층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5개 잠재계층으로 유형화하였다. 잠재계층의 조건부 응답확률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5개 잠재계층의 조건부 응답확률
          
          

        

        
          
            
              	
              	
              	고소득
내부자
              	불안정
자영자
              	불안정
노동자
              	내부자
              	사회보장안정
외부자
            

          
          
            	사회보장
            	연금가입
            	1
            	0.226
            	0
            	1
            	1
          

          
            	연금수급
            	0
            	0.181
            	0.146
            	0
            	0
          

          
            	비해당, 미가입, 미납
            	0
            	0.593
            	0.854
            	0
            	0
          

          
            	소득수준
(중위소득(임금)
기준)
            	<30%
            	0
            	0.439
            	0.229
            	0.026
            	0.103
          

          
            	30-70%
            	0
            	0.13
            	0.364
            	0.099
            	0.36
          

          
            	70-100%
            	0
            	0.102
            	0.23
            	0.359
            	0.298
          

          
            	100-150%
            	0
            	0.145
            	0.13
            	0.517
            	0.165
          

          
            	>150%
            	1
            	0.184
            	0.048
            	0
            	0.074
          

          
            	종사상지위
            	상용
            	0.746
            	0.112
            	0
            	1
            	0
          

          
            	임시일용
            	0
            	0
            	1
            	0
            	1
          

          
            	고용주나 자영업
            	0.105
            	0.064
            	0
            	0
            	0
          

          
            	자영
            	0.148
            	0.475
            	0
            	0
            	0
          

          
            	무급가족종사자
            	0
            	0.223
            	0
            	0
            	0
          

          
            	실업
            	0.001
            	0.126
            	0
            	0
            	0
          

          
            	숙련도
            	고숙련
            	0.3
            	0.087
            	0.135
            	0.275
            	0.17
          

          
            	중숙련
            	0.321
            	0.153
            	0.2
            	0.365
            	0.262
          

          
            	저숙련
            	0.366
            	0.634
            	0.665
            	0.357
            	0.568
          

        

        

      

    

    

  
    
      4. 결과분석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잠재계층분석에 따른 5개의 계층이 분류되었고 각 계층의 특징을 정리한 것은 <표 4>와 같다. 우선, 고소득 내부자의 경우 상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73.93%이지만 고용주나 자영업자도 포함되었고 이 집단에 속한 자는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소득수준도 중위임금의 150% 이상으로 구성되어 소득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다. 교육수준이 높아 대학교 이상의 학력수준이 48.57%이며 다른 집단보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높게 나타나 46.07%가 진보라고 응답하였다. 내부자는 모두 상용직 종사자이며 고소득 내부자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고 일반사무등 중숙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고소득 내부자를 제외하고 다른 계층에 비해 진보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36.36%가 진보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 
				
          

          
            노동시장 위험 계층별 비교
          
          

        

        
          
            
              	
              	
              	고소득
내부자
              	불안정
자영자
              	불안정
노동자
              	내부자
              	사회보
장안정
외부자
              	
            

          
          
            	사회보장
            	연금가입
            	100
            	35.94
            	-
            	100
            	100
            	Pearson chi2(8)
= 724.9013***
          

          
            	연금수급
            	-
            	1.56
            	3.97
            	-
            	-
          

          
            	비해당, 미가입, 미납
            	-
            	62.50
            	96.03
            	-
            	-
          

          
            	소득수준
(중위소득(임금)
기준)
            	<30%
            	-
            	32.81
            	26.19
            	2.87
            	9.66
            	Pearson chi2(16)
= 946.5376***
          

          
            	30-70%
            	-
            	10.94
            	37.30
            	11.48
            	32.41
          

          
            	70-100%
            	-
            	9.38
            	19.05
            	36.84
            	28.28
          

          
            	100-150%
            	-
            	21.09
            	14.29
            	48.80
            	19.31
          

          
            	>150%
            	100
            	25.78
            	3.17
            	-
            	10.34
          

          
            	종사상지위
            	상용
            	73.93
            	8.59
            	-
            	100
            	-
            	Pearson chi2(20)
= 0.0014***
          

          
            	임시일용
            	-
            	-
            	100
            	-
            	100
          

          
            	고용주나 자영업
            	10.00
            	11.72
            	-
            	-
            	-
          

          
            	자영
            	16.07
            	46.09
            	-
            	-
            	-
          

          
            	무급
            	-
            	19.53
            	-
            	-
            	-
          

          
            	실업
            	-
            	14.06
            	-
            	-
            	-
          

          
            	숙련도
            	고숙련
            	30.32
            	10.00
            	12.70
            	24.88
            	17.24
            	Pearson chi2(8)
= 70.0778***
          

          
            	중숙련
            	31.05
            	21.82
            	19.05
            	38.28
            	24.14
          

          
            	저숙련
            	38.63
            	68.18
            	68.25
            	36.84
            	58.62
          

          
            	연령
            	46.50
            	48.0
            	42.2
            	43.15
            	46.56
            	F(4, 884) = 9.61***
          

          
            	교육수준
            	초등
            	.36
            	7.03
            	3.17
            	3.35
            	2.07
            	Pearson chi2(12)
= 60.1437***
          

          
            	중등
            	3.21
            	10.16
            	9.52
            	5.26
            	7.59
          

          
            	고등 & 2년제 대학
            	47.86
            	63.28
            	59.52
            	59.33
            	62.76
          

          
            	4년제 이상
            	48.57
            	19.53
            	27.78
            	32.06
            	27.59
          

          
            	소득 (로그변환)
            	6.45
            	6.34
            	6.26
            	6.37
            	6.38
            	F(4, 884) = 2.10
          

          
            	거주지역
            	서울
            	17.14
            	9.38
            	20.63
            	16.75
            	22.07
            	Pearson chi2(16)
= 43.7415***
          

          
            	광역시
            	27.14
            	25.78
            	33.33
            	33.97
            	30.34
          

          
            	시
            	47.50
            	43.75
            	36.51
            	42.11
            	42.76
          

          
            	군
            	5.36
            	18.75
            	7.14
            	4.78
            	4.14
          

          
            	도농복합군
            	2.86
            	2.34
            	2.38
            	2.39
            	0.69
          

          
            	정치적 성향
            	중도
            	30.71
            	53.91
            	52.38
            	46.41
            	48.28
            	Pearson chi2(8)
= 38.5225*
          

          
            	진보
            	46.07
            	23.44
            	30.16
            	36.36
            	27.59
          

          
            	보수
            	23.21
            	22.66
            	17.46
            	17.22
            	24.14
          

          
            	N(%)
            	280
(31.53)
            	128
(14.41)
            	126
(14.19)
            	209
(23.54)
            	145
(16.33)
            	
          

        

        
          
            +p<.10, *p<.05, **p<.01, ***p<.001
          

        

        

        외부자로 분류될 수 있는 집단은 불안정 자영자, 불안정 노동자, 사회보장 안정-외부자이다. 다만 사회보장 안정-외부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는 외부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보장에서 소외되지 않은 집단으로 내부자와 외부자간의 경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불안정 노동자보다 소득수준과 사회적 보호의 수준이 높지만 내부자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는 중간지대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보장 안정-외부자는 임시일용직이지만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소득수준도 불안정노동자에 비해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불안정 자영자는 고소득 내부자, 내부자에 비해 연금가입률이 낮아 35.94%가 가입했고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68.18%를 차지했다. 임시일용직, 실업, 무급가족종사자들로 구성되었다. 불안정 노동자는 임시일용직 저숙련직종에 종사하며 연금에 적용되지 않거나 비해당되는 경우가 96.03%로 어느 집단보다 사회보장에서의 위험이 높게 나타난다.

        주목할 것은 기존 연구보다 다양한 집단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내부자, 외부자의 구분뿐 아니라 내부자 간, 외부자 간의 균열이 발견되었다. 특히 불안정 노동자 집단 뿐 아니라 불안정 자영자 집단이 발견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사회보장-외부자를 포함하여 노동시장 외부자를 추정하면 약 45%가 외부자로 추정되어 그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2) 노동시장분절성에 따른 복지태도 분석
        다음은 노동지위에 따라 복지태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다. <표 5>는 정치적 성향 및 기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도출해 낸 계층이 빈곤과 정부책임, 복지항목별 지출증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기준집단을 불안정노동자로 설정하여 다른 계층과 복지태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았다.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기준집단을 다르게 선정한 경우도 함께 제시하였다. 다만, 중복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표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불안정 노동자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경우 고소득 내부자의 복지태도 회귀계수는 고소득 내부자 준거집단의 불안정 노동자 회귀계수와 절대값은 동일하고 부호만 변경된다. 이 경우 불안정 노동자 준거집단의 고소득 내부자 회귀계수만 제시하였다.

        
          <표 5> 
				
          

          
            빈곤,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 책임, 실업자 보장 및 복지지출에 대한 태도
          
          

        

        
          
            
              	
              	빈곤태도
(사회책임)
              	정부책임
              	실업자에
대한 태도
              	지출 태도
            

            
              	건강지출
              	연금지출
              	빈곤지출
              	실업지출
            

            
              	b(S.E)
              	b(S.E)
              	b(S.E)
              	b(S.E)
              	b(S.E)
              	b(S.E)
              	b(S.E)
            

          
          
            	
              불안정노동자
            
          

          
            	고소득 내부자
            	-.055
            	-.175*
            	-.175+
            	-.157*
            	-.135+
            	-.100
            	-.148*
          

          
            	(.068)
            	(.082)
            	(.091)
            	(.078)
            	(.080)
            	(.084)
            	(.083)
          

          
            	불안정 자영자
            	-.042
            	-.072
            	-.141
            	.040
            	-.041
            	.052
            	-.172+
          

          
            	(.07)
            	(.088)
            	(.098)
            	(.084)
            	(.086)
            	(.090)
            	(.089)
          

          
            	내부자
            	.00
            	-.126
            	-.115
            	-.173*
            	-.076
            	-.129
            	-.167*
          

          
            	(.064)
            	(.077)
            	(.086)
            	(.074)
            	(.075)
            	(.079)
            	(.078)
          

          
            	사회보장-외부자
            	.041
            	-.027
            	-.100
            	.033
            	.069
            	-.030
            	-.076
          

          
            	(.069)
            	(.083)
            	(.093)
            	(.081)
            	(.081)
            	(.086)
            	(.085)
          

          
            	
              불안정 자영자
            
          

          
            	고소득 내부자
            	-.012
            	-.103
            	-.034
            	-.197*
            	-.095
            	-.152+
            	-.077
          

          
            	(.067)
            	(.079)
            	(.088)
            	(.076)
            	(.077)
            	(.081)
            	(.080)
          

          
            	내부자
            	.043
            	-.103
            	.026
            	-.213*
            	-.035
            	-.181*
            	.005
          

          
            	.(065)
            	(.079)
            	(.087)
            	(.075)
            	(.077)
            	(.081)
            	(.080)
          

          
            	사회보장-외부자
            	.084
            	.045
            	041
            	-.007
            	.109
            	-.082
            	.095
          

          
            	(.070)
            	(.085)
            	(.094)
            	(.081)
            	(.082)
            	(.086)
            	(.086)
          

          
            	
              사회보장 외부자
            
          

          
            	고소득 내부자
            	-.096
            	-.148+
            	-.075
            	-.189*
            	-.204**
            	.029
            	-.172*
          

          
            	(.064)
            	(.078)
            	(.086)
            	(.075)
            	(.076)
            	(.072)
            	(.079)
          

          
            	내부자
            	-.041
            	-.099
            	-.014
            	-.206**
            	-.145*
            	-.099
            	-.090
          

          
            	(.061)
            	(.0744)
            	(.083)
            	(.071)
            	(.072)
            	(.076)
            	(.075)
          

          
            	
              내부자
            
          

          
            	고소득 내부자
            	-.055
            	-.049
            	-.060
            	.017
            	-.059
            	.028
            	-.081
          

          
            	(.058)
            	(.069)
            	(.078)
            	(.067)
            	(.068)
            	(.072)
            	(.071)
          

          
            	N
            	888
            	885
            	888
            	888
            	888
            	885
            	883
          

          
            	
              R
              2
            
            	.0277
            	0.0313
            	0.0330
            	.0567
            	0.0287
            	0.0291
            	.0471
          

        

        
          
            +p<.10, *p<.05, **p<.01, ***p<.001
          

          
            통제변수(연령, 성별, 혼인여부, 교육수준, 가구소득, 거주지역, 정치성향)를 포함한 결과임. 준거집단을 변경하여 표를 제시하였으며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함.
          

        

        

        먼저 빈곤에 대한 원인이 사회에 있다고 보는 사회구조론적 접근에 동의하는 가를 살펴보았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책임에 대해서는 불안정노동자를 준거집단으로 한 경우 고소득 내부자(b=-.175, p<.05)가 정부책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정노동자에 비해서 고소득 내부자가 정부책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안정-외부자에 비해서 고소득 내부자가 정부책임에 대해 유의수준 10%수준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b=-.148, p<.10).

        복지항목별 지출 증가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노동시장 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에서 건강보험 및 보건에 대한 지출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다. 불안정 노동자 기준으로 고소득 내부자(b=-.157, p<.05), 내부자(b=-.173, p<.05)의 건강보험 및 보건 관련 지출에 대한 지지가 낮게 나타났다. 불안정 자영자나 사회보장-외부자도 노동시장 내부자보다 건강보험 지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안정 자영자에 비해 고소득 내부자, 내부자 집단의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지지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각각 b=-.197, p<.05; b=-.213, p<.05). 사회보장 안정-외부자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경우에도 고소득 내부자와 내부자의 건강보험 지출태도가 부정적이다(각각 b=-.189, p<.05; b=-.206, p<.05).

        불안정 노동자를 준거집단으로 한 분석에서 공적 연금에 대한 지출확대에 대해 유의수준 5%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고소득 내부자와는 유의수준 10% 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고소득 내부자가 불안정 노동자에 비해 연금지출에 대해 부정적이다(b=-.135, p<.10). 또한, 사회보장 안정-외부자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경우 고소득 내부자와 내부자의 연금지출 지지가 낮게 나타났다(각각 b=-.205, p<.05; b=.145, p<.05).

        빈곤에 대한 지출확대에 대해서는 불안정 자영자에 비해서 내부자가 부정적이며(b=-.181, p<.05), 고소득 내부자가 유의수준 10%에서 부정적(b=-.152, p<.10)이었다. 불안정 노동자와 불안정 자영자, 사회보장 안정-외부자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 하였다.

        실업과 관련한 지출확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불안정 노동자를 기준으로 고소득 내부자(b=-.148, p<.05)와 내부자(b=-.167, p<.05)의 실업지출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다. 불안정노동자가 실업과 관련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놀라운 발견은 아니다. 사회보장 안정-외부자에 비해 고소득 내부자의 실업 지출에 대한 지지가 낮다(b=-.172, p<.05). 불안정 자영자에 비해 불안정 노동자가 유의수준 10%수준에서 실업지출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172, p<.05).

      

    

    

  
    
      5. 결 론
      최근 들어 노동시장 이중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복지태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의 복지태도를 연구하는 시도들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머물러있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위험지위와 복지태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한국 복지태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노동시장 내 세분화된 위험지위를 발견하였다. 고소득 내부자, 내부자, 불안정 자영자, 불안정 노동자, 사회보장 안정-노동시장 외부자로 총 5개 계층을 도출하였으며 이 집단들은 복지태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불안정노동자는 임시일용직으로서 소득수준과 사회적 보호 수준이 낮고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다른 집단보다 위험지위가 높으며 위험요소가 다층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불안정 자영자는 자영자, 실업,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어 소득 수준이 가장 낮고 사회보장에서 제외된 특징이 있다. 반면, 고소득 내부자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노동시장과 복지태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세 집단을 도출해내었는데(고혜진, 2019; 홍경준, 김사현, 2018; Yoon & Chung, 2016) 본 연구에서는 5개 집단이 유의미한 집단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불안정 자영자 집단이 도출된 것이 흥미롭다. 이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중화를 분석(홍경준, 김사현, 2018)하거나 근로자와 자영업자/고용주를 구분하여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는 방식(고혜진, 2019)으로 접근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근로자와 자영업자, 고용주, 실업,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내부자와 외부자간 복지태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는 자기이해와 이익(self-interest)에 기초한 복지태도에 대한 기존 이론과 부합한다. 특히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간의 복지태도에 차이가 존재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이 복지태도를 결정한다는 선행연구(김윤태, 서재욱, 2014; 김윤태, 서재욱, 2018; Häusermann & Schwander, 2012; Margalit, 2013; Moene & Wallerstein, 200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의 복지태도에 대한 설명력이 낮았고 비일관성이 발견되었다(이상은, 김희찬, 2019).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위험이 복지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노동시장 위험이 고소득 내부자, 내부자에 비해 사회보장 안정 외부자, 불안정 노동자, 불안정 자영자에게 집중된다고 볼 때, 노동자 집단 중 취약계층이 비교적 일관적으로 복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차원적인 위험을 경험하는 불안정 노동자는 고소득 내부자에 비해 불평등에 대한 정부 책임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불안정 자영자나 사회보장-외부자도 노동시장 내부자보다 건강보험 지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노동시장 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에서 건강보험 및 보건에 대한 지출에 대한 지지도가 낮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위험지위나 위험지위의 복지태도에 대한 설명력을 발견한 최근의 연구(홍경준, 김사현, 2018; 최혜지, 2020)와 일치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형성은 소득계층보다는 노동지위에 기인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다만, 외부자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노동시장 위험지위에 따라 선호/지지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상이할 수 있다. 고용지위의 불안정성이 강한 외부자일수록 실업과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을 지지하여 고소득 내부자와 내부자보다 노동시장의 위험지위가 높은 불안정 노동자가 실업지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발견되었다(가설 1). 흥미로운 것은 유의수준 10%수준에서 불안정 노동자에 비해 불안정 자영자의 실업지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가 노동시장의 근로자와는 다른 형태나 수준의 위험을 경험하거나 복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는 실업의 위험을 근로자와는 다르게 체감할 수 있다. 또한, 복지수급이 복지태도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을 고려하면(김윤태, 서재욱, 2017; 남재욱, 신혜리, 2017) 안정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임금근로자를 위주로 하는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자영업자의 복지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이지만 실제로 가입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관련 지출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다.

      또한, 불안정 자영자는 내부자, 고소득 내부자에 비해 빈곤 지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관련된 위험이 큰 경우 빈곤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는 가설 2도 입증되었다. 불안정 자영자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빈곤층도 많이 분포하지만 중위소득 150%의 고소득도 분포한다. 현재 소득 수준으로 보면 소득 안정에 대한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근로자와는 다르게 자영업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수입보다는 소득변동을 경험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욕구가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 다른 외부자 집단인 불안정 노동자, 사회보장 안정 외부자의 경우는 고소득 내부자나 내부자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내부자는 사회보험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3은 기각되었다. 불안정 노동자에 비해 고소득 내부자의 연금지출에 대한 선호가 낮았으며 사회보장 안정 외부자의 경우 고소득 내부자, 내부자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보험을 지지하였다. 사회보장 수급자로서의 지위가 강해질 수록 복지를 지지하게 될 수 있으며(김수완, 안상훈, 2013) 안정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내부자가 선호하는 사회정책일 수 있다(Häusermann & Schwander, 2012). 내부자가 사회보장의 혜택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지를 지지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안정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임금근로자를 위주로 하는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서구사회처럼 성숙기를 거치지 않은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사회보장 수급 경험이 적어 사회보장에 대한 지지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고소득 내부자 집단에 자영업, 고용주가 포함되어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온 임금노동자 중심의 노동시장 내부자와는 상이한 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복지지출에 대한 태도는 명목적 사회복지 태도에 비해 강하게 표출되었다. 빈곤의 사회적 구조적 책임에 대해 집단간 차이는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빈곤에 대한 지출확대에 대해서는 불안정 자영자가 고소득 내부자나 내부자보다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위험 다차원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복지태도를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다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외부자-내부자의 위험지위는 횡단적인 측면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횡단적인 연구방법은 노동시장의 구조와 개인의 고용 경험을 정태적으로 해석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내부자와 외부자를 추론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누락할 수 밖에 없다. 정태적 분석은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노동지위의 변화, 경험의 장기적인 효과를 간과할 수 있다(Fuller & Stecy-Hildebrandt, 2015).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는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의 궤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중화를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Fuller & Stecy-Hildebrandt, 2015; Mattijssen & Davlopoulous, 2019; Komp-Leukkunen, 2019).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노동자 집단이 그 자체로 노동자 집단의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에는 직접적으로 노동시장의 위험을 측정하여 노동시장 위험에 따른 복지태도의 형성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 위험지위와 복지태도간의 연관성을 발견한 이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노동자 집단 중 불안정 노동자와 외부자 집단이 비교적 일관적으로 복지를 지지하는 것은 이들 집단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김수완, 안상훈, 2013). 한국의 이원주의적 복지체계(김원섭, 유진숙, 2018)는 노동시장 취약계층보다는 안정적인 계층에 복지혜택이 집중되는 역진적 분배를 야기하고 있다. 노동조합 또한 정규직 위주 임금인상투쟁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강화하였고 서구에 비해 복지발전에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이철승, 2018). 최근 코로나19이후 고용위기는 기존 한국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현재 사회보험 체계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과 생계 위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서 소외되어있다(이병희, 2020). 더 나아가 한국 복지국가에서 노동시장의 차별적 위험과 불평등은 복지에 대한 지지를 분열시킬 수 있다. 이원주의적 복지제도 하에서는 국민이 복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것은 궁극적으로 복지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김원섭, 유진숙, 2018). 외부자와 불안정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이원주의적 복지제도를 넘어설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노동위험균열과 노동시장의 불이익은 정치적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복지국가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은 개인의 정치유능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Emmenegger, Marx, & Schraff, 2015). 정당이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개인은 투표와 같은 적극적 정치적 행위를 포기할 수 있다(Emmenegger et al., 2015). 실제로 영미형 자유주의레짐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소득의 격차와 훈련기회가 내부자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정치권 행사에 소극적이다(Hausermann & Schwander, 2012).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은 복지국가내에서 자원을 동원하고자 하는 동력과 정치적 효능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으로만 이해되기보다 정치적 의미로 확장하여 해석되어야한다. 노동시장 분절성을 약화시킬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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